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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국가기술표준원 일반현황

□ 조직 및 정원 : 4국 20과 219명

국가기술표준원

 지원총괄과

표준정책국 제품안전정책국 적합성정책국 기술규제대응국

․ 표준정책과

․ 국제표준협력과

․ 산업표준혁신과

․ 전기전자정보표준과

․ 기계융합산업표준과

․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

․ 제품안전정책과

․ 제품시장관리과

․ 제품안전정보과

․ 전기통신제품안전과

․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
․ 시험인증정책과

․ 적합성평가과

․ 인증산업진흥과

․ 계량측정제도과

․ 기술규제정책과

․ 무역기술장벽협상과

․ 기술규제조정과

․ 기술규제협력과

□ ’19년 예산 : 1,049억원

ㅇ 인건비 168.4억, 기본경비 38.1억, 정책·기관운영 31.2억, 주요사업비 810.9억

□ 소관법령 : 계량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칙

ㅇ 계량에 관한 법률

ㅇ 형식승인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등 행정규칙 12종

ㅇ 수도미터 기술기준 등 기술기준 10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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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계량측정제도과장 주요 업무 내용

□ 계량·측정제도 운영 및 정책 개발

ㅇ 계량·측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

ㅇ 계량기의 기술기준, 관련 규정 및 고시의 제정·개정·폐지

ㅇ 형식승인, 검정,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

ㅇ 법정단위 정책 운영 및 보급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·실행

□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법정계량 관리

ㅇ 법정계량기에 대한 시판품 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

ㅇ 부정계량행위 단속 등 계량소비자감시원 운영

ㅇ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계획 수립·추진

ㅇ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

ㅇ 불법·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

□ 계량 측정산업 발전 지원

ㅇ 계량 측정 기술 R&D 지원

ㅇ ‘계량측정의 날’ 정부 포상 및 행사 개최

ㅇ 계량사업자 기술력 제고 및 교육

ㅇ 국제기구(OIML, APLMF 등), 일본 중국 등과의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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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계량측정제도과장 당면 현안 과제

□ 계량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·제도 개선

ㅇ (추진배경) 계량기술혁신, 수요 다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

위해 현행 법정계량기 관리제도 등 개선이 요구됨

ㅇ (주요내용) 법정계량기 출시 사전·사후관리제도* 선진화, 정량표시

상품제도 등 계량제도 전반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

* (사전관리) 계량기 형식승인·검정, (사후관리) 계량기 재검정·정기검사·
시판품조사, 계량소비자감시원, 불법·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등

ㅇ (추진방향) 법정계량기의 민간 자율관리 확대 및 사후감독 강화,

소비자 참여형 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

□ 스마트미터링 및 차세대 계량기술 혁신 기반 마련

ㅇ (추진배경) 신재생 분산에너지원·수요관리 확대로 에너지 거래 정보

등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스마트미터링 및 계량기술 혁신 중요성 증대

ㅇ (주요내용) ❶계량의 디지털혁신을 위한 ‘스마트미터링 보급·확산 전략’

수립·이행 및 ❷차세대 계량기술 혁신을 위한 신규 R&D사업 기획

ㅇ (추진방향) ❶스마트미터링 관련 기술표준화, 국민참여형 계량생태계

조성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, ❷차세대 계량 기술개발·기반구축을

위한 R&D사업 기획을 통한 계량기술 혁신 방향과 전략 제시

□ 측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기반 마련

ㅇ (추진배경)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측정 수요 증가 및 데이터의

중요성 부각으로, 데이터 품질의 근간인 측정 정밀도 관리 필요성 증대

ㅇ (주요내용) 측정 기술혁신을 위한 R&D지원, 인력양성 등 산업

육성전략 마련, 법정단위 정책 개선 등 측정 관련 제도 발전방안 마련

ㅇ (추진방향) 측정기기·서비스 등 관련 산업 육성정책 수립·시행,

측정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


